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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심화된 행정 및 정책환경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역량과 정치역량이 강조되고 있다. 이때 정책역량과 정치역량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정책집행 과정은 정부역량의 성패에 주효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의되고 있다. 정책의 형성 및 도입 그리고 공공관리 등과 같은 정부활동은 정책역량과 정치역량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기획되고, 정책집행 과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시행된다. 또한, 정책집행을 정책이 집행되고 다양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에서 국민의 수요와 요구가 반영되어 정책과 행정활동의 변동이 발생하는 역동적인 정치과정의 한 유형으로 볼 때, 정책역량, 정치역량 그리고 정책집행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는 결과적으로 정부신뢰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국민의 정책역량과 정치역량에 대한 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이 과정에서 정책집행이 미치는 영향을 조절효과 여부와 그 정도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의 정책역량과 정치역량 그리고 정책집행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는 정부신뢰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정책역량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정책집행 만족도가 감소시키고 있었는데, 이러한 분석결과는 정부의 정책역량이 정책집행과 전략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시도가 궁극적으로 국민의 정부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초록
          
        

        
          This study analyzed how policy competency, political competency, and policy implementation affect people’s trust in the government. Governments’ success in responding to complex and uncertain social problems is largely dependent on their policy implementation and political capabilities. These competencies affect whether policies are successfully implemented. Government activities, such as the formation and introduction of policies and public management, are strategically planned and implemented based on governments’ policy and political competencies to execute policies. Policy enforcement is a dynamic political process in which people’s needs and needs are reflected during policy execution and in which various administrative services are provided. People’s satisfaction with governments’ policy capabilities and execution increases their trust in the government. In consideration of these points,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the people’s perceptions of governments’ policy and political competencies on their trust in the government and analyzed the degree to which policy execution moderated this relationship. The results showed that the government’s policy and political capabilities and public satisfaction with policy execution increase government trust. Given that policy competency had the smallest effect on government trust, these results suggest that policy competency should be strategically linked to policy implementation to better increase people’s trust in th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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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최근 행정 및 정책환경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증대됨에 따라 정부의 단독적인 의사결정이나 활동보다 민관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한 층더 부각되고 있다. 즉, 민간부문의 역할과 기능 등이 과거에 비해 강조되고 있으며, 정부의 단독적 활동의 한계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로 인하여 국민, 민간부문 등의 참여를 통해 공동적인 문제해결을 지향하고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의 활동이 그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우선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관점이 과거에 비해 희석되면서 민간부문 등의 참여를 통한 사회문제의 해결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이명석, 2016).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가 민간부문과 협력을 지향하는 한편 정부 활동과 개입의 범위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으나, 정부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역량 등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은 오히려 부각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도입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대안의 만개는 민간부문이 단독으로 참여했다기 보다는 민관협력의 산물이며, 이 과정에서 전문화된 정부의 정책적, 정치적 역량 요인이 작용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황창호·김영주·문명재, 2015; 최선미, 2018; 윤견수·정민경·김영은, 2020).

      양적으로 대폭 증가하고 질적으로 대단히 복잡해진 사회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해석하며 활용하고 나아가 다양한 행위자와 공유하는 단계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은 전문적 측면에서 오히려 강조될 수 밖에 없다.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로 인해 민간의 역할과 이에 따른 협력의 빈도 및 중요성이 증가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량, 역할 그리고 기능은 전문적 역할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오히려 강조되고 있다(윤선일·이규민·구주영, 2022).

      이러한 정부의 활동은 정책적 역량과 정치적 역량을 통해 발현되고 진행되지만 무엇보다도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구체화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특히, 정책이 실질적으로 집행되고 관련 공공서비스가 공급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의 수요와 요구가 존재할 수 있고,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책이 수정 및 변동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정책집행 과정은 역동성을 내재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역량과 정치역량은 이와 같은 정책집행에 성패에 따라서 그 효과성이 상이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최종원, 1998; 양승일, 2013; 이혜영·고효진, 2015; 정정길 외, 2020; James E. Anderson, 2014).

      한편, 정부신뢰는 정부가 정책과 행정을 시행하는 과정 그리고 다양한 부문의 행위자들과 거버넌스를 형성하여 복잡하고 불확실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인으로 정의 및 인식되고 있다. 정부의 활동에 대해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등 다양한 행정이념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전자정부의 본격적인 시행과 정보공개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그리고 행정 및 정책과정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등이 보장되면서 정부와 민간부문 그리고 국민간 상호작용의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상호간 신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김관보·채경진·손호중, 2012; 박희봉·신중호·황윤원, 2013; 이수인, 2013). 이러한 상황의 연장선상에서 정부의 정책역량과 정치역량은 정책집행을 통해 구체화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책역량과 정치역량 그리고 정책집행과 정부신뢰에 대한 관계와 영향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정부의 정책역량과 정치역량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동시에 이 과정에서 정책집행의 조절효과 여부와 그 정도를 분석하였다.

    

    

  
    
      Ⅱ. 이론적 논의 및 연구가설의 설정
      
        1. 정부신뢰
        정부신뢰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그 특성은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 이유는 신뢰라는 개념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고, 이와 같은 신뢰의 개념이 정부와 결합하는 경우,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사회자본의 일종으로 정의되고 있는 신뢰의 개념이 다의적 및 다차원적인 특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된 정의를 도출하는 부분에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는데(김관보·채경진·손호중, 2013; Rousseau et al., 1998). 이러한 신뢰의 다원적인 개념과 특성이 정부라는 주체와 결합하는 경우, 정부신뢰는 신뢰의 다양한 정의에 따라서 다면적으로 정의될 수 있고, 특히 정부신뢰에서 신뢰의 대상이 되는 정부의 범위에 따라 정부신뢰의 정의, 특성 그리고 정부신뢰의 범위는 다양할 수 있다(김병규·이곤수, 2009),

        하지만, 정부신뢰의 개념과 정의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지만, 정부신뢰는 크게 정부능력으로 특정되는 기능적 측면과 정부의 도덕성과 관련된 윤리적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이시원, 1994; 오경민·박흥식, 2002; 이수인, 2013). 정부신뢰를 정부능력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우, 정부가 생산하는 다양한 산출물에 관한 평가(Hetherington, 1998)로 정부신뢰를 정의할 수 있고, 정부업무 성과와 관련된 평가(Newton, 2001)로 보았다. 이에 더하여, 정부의 역할, 기능, 활동 그리고 역량에 대한 신뢰주체의 기대 혹은 평가 등을 정부신뢰로 정의하는 경우도 있으며(손호중·채원호, 2005; 황창호·김영주·문명재, 2015), 정책과정에서 정부기관이나 공무원의 역량, 집행 그리고 결과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평가로 정부신뢰를 정의할 수 있다(김영주·문명재, 2020). 따라서, 정부신뢰를 정부의 활동, 기능 그리고 역할과 정책적 측면 등과 같은 요인을 통해 그 개념을 정의한다면, 정부신뢰는 정부의 성과나 효과성과 밀접한 연관성을 형성하게되며, 이러한 국민들의 만족도와 평가 등을 정부신뢰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다.

        한편 정부신뢰는 비단 정부활동의 결과물에 대한 평가와 신뢰의 차원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즉 정부신뢰를 윤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정부능력에 대한 신뢰 혹은 도덕적인 의무이행과 관련된 신뢰로 정부신뢰를 정의할 수 있고(Barber, 1983), 국민들이 정부와 정부기관 그리고 일련의 정책과정 등에 대해서 공정 및 정직 정도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정부신뢰로 보고 있다(Blind, 2007). 이와 같이 정부신뢰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지만, 정부신뢰는 일반적으로 국민들의 기대에 부합하여 국정운영과 정책집행 등에 대해서 긍정적인 지지로 볼 수 있다(김관보·채경진·손호중, 2012).

        정부신뢰의 다차원적인 특성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역시 다양한 성격을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무엇보다도 정부신뢰가 정부의 역할, 활동 그리고 기능적 측면에 더하여 정부에 대한 기대 등을 포함하고 있는 복잡한 개념으로 정의할 때, 정부의 성과, 정책효과성, 민주화의 정도 그리고 사회적 및 경제적 요인 등이 정부신뢰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조기숙·남지현, 2007; 박희봉·신중호·황윤원, 2013; 장용진, 2013; Uslaner, 2003). 또한, 사회구성원의 사회경제적 배경, 사회문화적 요인과 정부능력 그리고 공정성과 청렴성 등이 정부신뢰를 형성하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손호중·채원호, 2005; 박종민·배정현, 2013; 이수인, 2013; Putnam, 1993).

        이와 같은 정부신뢰가 향상된다면 정부가 산출한 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수용성 형성될 수 있고 정부성과가 제고될 수 있으며 정부기관의 정당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박희봉, 2011; 황창호·김태형·문명재, 2017). 따라서, 정부신뢰는 단순히 국민들의 정부기관이나 공무원에 대한 기대감 혹은 긍정적인 인식 등과 같은 수준을 넘어, 국정운영과 정책의 정당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정책수용을 유도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수요의 양과 그 질적인 다양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부와 국민간 신뢰의 형성은 국가적 위기의 근원으로 작용 및 대두되고 있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자본의 일종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한 시사점을 내재하고 있다.

      

      
        2. 정책역량과 정부신뢰
        일반적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정책역량은 정책이 공공가치를 형성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이며, 정책이 지속적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체계의 구성요소들에 대한 조합 능력으로 정의되고 있다(노화준, 2009). 즉 정책역량은 성과를 산출할 수 있는 능력으로, 업무 수행능력의 범위를 벗어나 부단하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의지와 노력이 내재된 개념이다(최길수, 2005; 홍일표, 2011; 채준호·박명준, 2014).

        하지만, 정책역량에 대해서 명확하게 합의된 개념은 부재하다. 그 이유는 정책의 역량을 정책과정, 정책관리, 정책특성, 정책의 일관성, 정책성공 여부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정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정책을 형성하는 역량, 정책을 집행하는 역량,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정책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역량, 정책의 품질을 관리하는 역량, 정책홍보 역량, 정책에 대한 만족도, 정책의 일관성 여부와 실패 등과 같이 정책과 관련된 역량을 다차원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책이 형성되는 일련의 역동적인 과정에서 정책자원을 동원하여 관리하고 양질의 정책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정치적 수단을 활용하고 강화할 수 있는 능력을 정책역량으로 정의하는 경우가 존재하고(채준호·박명준, 2014), 복잡하고 불확실한 정책환경에서 정책에 대한 지지와 정당성을 형성하여 성공적인 정책의 도입과 공공가치를 창출하는 측면에서 정책적 역량의 개념을 접근할 수 있다(이정철·이정욱, 2015; Moore, 1995). 또한, 정책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책관리의 차원에서 정책의 성공적인 도입과 운영을 정책역량으로 볼 수 있으며(민진, 2016) 정책이 정책집행 과정에서 정부가 의도한 바와 같이 실현되어, 정부가 성과를 산출하는 정책적 활동을 정책역량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정정길 외, 2020; 최선미·김태형, 2020).

        이에 더하여, 정책적 역량이 정책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통해 측정되고 분석될 수 있으며 나아가 정책 성패의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만족도 역시 정책역량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명철, 2013). 한편, 정책역량은 그 다양한 일면과 유형에 따라 다원적으로 분류될 수 있다. 즉, 정책역량은 정책의 성과, 정책과정, 정책만족도뿐만 아니라. 정책홍보, 정책의 일관성, 정책과정에서 시민의 역할 그리고 정책분석 역량 등과 같이 다양한 요인을 기준으로 분석이 가능하다(임혜수·이태동, 2017; 김지영·김경아, 2018; 김정숙·최선미, 2019; 황광선, 2019).

        이러한 정책역량은 그 특성과 유형이 상이하지만 결과적으로, 정책이 형성, 집행되는 과정에서 정책의 대상자와 행위자의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정부가 산출한 정책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와 정책선호,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홍보 전략,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성과 인식, 정부의 정책분석과 평가 역량 등은 국민과 정책에 직간접으로 유관한 이해관계자 및 집단 등의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박희봉·신중호·황윤원, 2013; 장용진, 2013; 박관규·김영대, 2015; 황창호·김태형·문명재, 2017; 김정숙·최선미, 2019; 양수임·김태윤, 2019; 황광선, 2019; 김영주·문명재, 2020). 정책성과와 관련된 만족도가 높고 정책과정에서 적극적이며 전략적인 정책의 홍보 활동, 그리고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분석과 평가 결과 등의 공개가 진행될수록 정부신뢰는 향상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역량은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설 1. 정부의 정책역량은 국민들의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3. 정치역량과 정부신뢰
        국가역량에 정의와 논의는 현대사회가 봉착한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현실적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한다. 이러한 국가역량은 정부의 질, 정부역량, 거버넌스 역량 등 다양한 주체를 대상으로 연구되었는데, 국가역량을 조망하는 영역에 따라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그 특성과 유형 등을 분석할 수 있다(신진욱, 2020). 이때, 무엇보다도 정치역량은 정부의 정책과정적인 역량 외의 요인 즉, 정치적 안정, 국가권력의 분권화 정도와 여부,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 공공서비스 만족도 등이 국민의 정부 만족도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최선미, 2018). 즉, 정치적 참여, 정치적 안정성 등이 국민의 정부의 질이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배정현, 2014) 정치역량의 중요성이 강조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정치적 역량을 구성하고 측정하는 요인은 다양하며, 정치적 역량의 특성 역시 명확하게 합의된 개념적 정의는 부재하다. 특히, 정치역량은 정치적 대상과 역량의 유형 그리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맥락에 따라서 다차원적으로 조명될 수 있다.

        정치역량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사수렴의 경로를 보장하는 법적, 제도적 수단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치역량은 정부에 대한 신뢰와 밀접한 연관성을 형성하고 있다. 즉, 국민들의 정치적 참여는 결과적으로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미친다(김정숙·정다정, 2019; 도명록·조선일, 2021; Hetherington, 1998; Levi & Stoker, 2000; Rothstein, 2001). 또한, 정치적 참여에 더하여 국민이나 특정한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집단 또는 단체의 정책적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경우, 정부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정책 형성 및 도입과 집행 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보장은 결과적으로 정부신뢰를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박희봉·이영란, 2012; 임재훈·윤영채, 2018; 양수임·김태윤, 2019). 이에 더하여, 공공서비스는 정부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유무형의 다양한 공공서비스가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일련의 과정과 이에 대한 성과는 정부신뢰를 향상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명철·이아람, 2020). 특히, 공공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그리고 이에 대한 결정이 중앙 혹은 지방의 정치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집행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공공서비스의 적재적소 공급은 정치적 역량의 한 유형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전자정부의 시행과 관련 공공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전자정부와 관련된 공공서비스 관리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전자정부의 형성과 시행 과정에서 전자정부 제도, 인프라 등의 구비는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며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정부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의미한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윤상오, 2015; 김송은·남현동·남태우, 2019). 따라서,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는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최홍규, 2009; 윤상오, 2015; 고명철·이아람, 2020).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보장과 정책에 대한 의견의 반영 그리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같은 정치역량은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설 2. 정부의 정치역량은 국민들의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4. 정책집행과 정부신뢰
        정책집행은 형성된 정책을 단순히 집행하는 개념에서 벗어나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행하고 이와 관련된 목표를 달성하면서 완성하는 과정을 정책집행과정으로 정의하거나(Pressman & Wildavsky, 1973), 정부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과정을 정책집행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다(Jones, 1977). 특히 정책집행의 특성과 유형의 대표적인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하향적, 상향적 그리고 통합적 접근 방식에 따라 정책집행의 양상이 상이할 수 있다(Berman, 1978; Elmore, 1979; Sabatier & Mazmanian, 1979; Lipsky, 1998). 정책집행을 정책의 결정단계에서 채택 및 도입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일련의 과정이 하향적 접근 방법이라면, 현장에서 문제해결에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일선 집행권자와 현장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부각하는 상향적 접근 방법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통합적 접근 방법은 정책결정자가 정책을 설계하는 경우, 정책이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목표달성에 필요한 수단을 기획하며 집행단계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 이에 대해 상향적 접근방법은 일선관료와 정책대상의 행태를 유인할 수 있는 절차를 제안하여 이를 상향적 적으로 정책결정에 반영한다. 정책결정자가 정책설계 과정에서 정책목표를 하향적으로 결정하고 상향적인 차원에서 제시하는 대안을 통해 집행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정책적 수단을 선택하는 대안을 제시하여 하향식 접근방법과 상향식 접근 방법에 대한 통합을 시도하였다(최종원, 1998).

        정책집행에 대한 관점이 집행의 주체와 객체 그리고 집행상황과 배경 등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책집행은 정부의 다양한 활동 중에서 정책의 내용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정책이 실질적으로 구체화되어 집행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수행하는 공공서비스의 제공 나아가 사회적 문제의 본격적이면서도 구체적인 해결단계를 정책집행 과정의 한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즉, 정책의도를 실현하고 실질적인 정책 내용을 구성하며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정부의 활동이 정책집행이다(정정길 외, 2020).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책집행은 결정된 정책을 시행하는 단편적인 특성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하고 불확실한 정책 환경과 정책 현장의 특성으로 인하여 역동적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즉, 정책의 정치적 특성으로 인해 정책집행과정은 불응적, 복합적 그리고 순환적 과정과 같은 역동성을 배태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책이 폐지 혹은 수정될 수 있는 역동적인 정치과정이 정책집행과정이다. 특히, 정책이 형성되고 집행되며 평가되는 정책과정은 순환적인 상호작용의 특성을 내재하고 있다(양승일, 2013).

        이와 같은 정책집행은 정책의 명확성과 일관성 그리고 소망성 등과 같은 정책의 내용, 정책집행의 주체와 관료적 행태, 정책대상자의 특성, 조직간 관계, 정책집행의 수단과 자원에 대한 확보, 정책환경과 집행 환경의 특성 등의 영향을 받게 되며(이혜영·고효진, 2015; 정정길 외, 2020; James E. Anderson, 2014), 이러한 요인들에 따라 정책집행의 성패가 좌우되고 궁극적으로 정책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정책집행의 또 다른 특성 중의 하나는 정책을 집행은 주체가 단일하지 않다는 점이다. 중앙정부가 특별지방행정기관 혹은 민간위탁 등의 형식으로 정책이 집행되기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정책을 수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역시 민간위탁의 형식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책집행 형식의 유형이 다양하고 그 특성 역시 다양하지만, 결국 정책집행은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공통된 특성으로 도출할 수 있다(박정훈·신정희, 2010; 박종민·배정현, 2011; 임재훈·윤영채, 2018; 박성운·이응균, 2020; 김정숙·황창호, 2021). 이에 더하여, 정책집행 과정에서 정책의 공정한 집행 여부와 정책집행 역량에 대한 만족도 역시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책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정책과 공공서비스의 효과성, 효율성 측면도 강조되고 있으나 형평성, 공정성 그리고 대응성 차원에서 정책집행을 평가할 수 있다(김세훈·서순복, 2012; 조경복·김성우·정건섭, 2012; 조은설·윤완태, 2021). 즉, 정부의 정책집행 활동은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정책의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는 결과적으로 정부에 대한 만족도 및 신뢰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3. 정부의 정책집행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는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정책집행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는 정책역량과 정치역량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화한다. 이는 정책집행이 정책과정 및 정부의 활동과정에서 기능하는 역할과 특성 때문이다. 즉, 정부가 보유한 정책적, 정치적 역량이 제도와 법적 근거로 발현되되기도 하지만, 본격적인 집행단계 이르러 정책이 현실화된다. 또한,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수요와 요구에 직면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정책을 수정하는 단계에 도달할 수도 있다. 결국, 정부의 정책적 역량과 정치적 역량이 정책과 공공서비스의 유형으로 국민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단계가 정책집행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정책에 대한 순응과 수용의 문제, 정책수정 요구, 정책갈등 조정, 거래비용 조정 등은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다. 따라서, 이러한 역동적인 집행과정에 대한 관리 능력의 보유 여부가 결과적으로 정책의 성패뿐만 아니라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강영철·이철주, 2012; 서인석·박형준, 2012; 최희성·이시원, 2018; 박성운·이응균, 2020; 양승일, 2021). 또한, 정책집행은 정책의 수단과 공공서비스 등의 공급이 실질적으로 발현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책만족도와 밀접한 연관성을 형성하게되고 정부성과의 산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전성훈·금창호, 2016). 이로 인하여, 정책과정에서 정책집행의 영향은 정책의 대상이 되는 국민들의 정부신뢰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박용치·신동주, 2005).

        이러한 논의를 종합한다면, 국민들의 정책집행에 대한 만족은 정책역량과 정치역량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되며, 정책집행은 정부역량과 정책의 성패 그리고 정부성과 등을 좌우하는 분기점적인 단계로 그 특성을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가설 4-1. 정부의 정책집행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정부의 정책역량이 국민들의 정부신뢰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강화된다.
          
          
            가설 4-2. 정부의 정책집행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정부의 정치역량이 국민들의 정부신뢰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강화된다.
          
        

      

    

    

  
    
      Ⅲ. 연구설계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정부의 정책역량과 정치역량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정책역량과 정치역량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정책집행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독립변수는 정책역량과 정치역량으로 구성하였고 조절변수 정책집행으로 구성하였으며 종속변수는 정부신뢰로 구성하였다.

        정책역량과 정치역량 그리고 이들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책집행이 미치는 영향은 공무원의 인식을 통해 측정한 것이 아니고 국민의 인식을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즉, 국민의 정책역량과 정치역량에 대한 인식이 국민의 정부신뢰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국민의 정책집행에 대한 만족도가 미치는 영향을 조절효과 분석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한편 통제변수는 정부성과, 정부혁신, 행정수요, 성별, 연령, 학력 그리고 소득으로 구성하였다. 정부성과, 정부혁신, 행정수요는 국민들의 이들에 대한 만족도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하였다.

        정책역량과 정치역량 그리고 정책집행 만족도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정부성과, 정부혁신, 청렴도, 행정수요, 성별, 연력, 학력 그리고 소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2. 자료수집 및 표본의 특성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미래정부 SSK 사업단에서 정부의 질 지수를 분석하기 위해 시행한 설문조사를 활용하였다. 해당 설문자료는 국민들이 인식하는 정부의 질, 복지 및 규제태도, 정부신뢰, 정부역량, 정부혁신, 삶의 질을 비롯하여 행복감 등에 등을 측정하기 위해 시행되었다(미래정부연구센터, 2018). 조사기간은 2018년 10월 19일부터 2018년 11월2일까지 이며, 조사대상은 전국의 만 20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이다. 표본추출방법의 경우, 성별, 연령, 지역의 주민등록 인구 수에 따라 비례할당방법을 활용하였다.

        표본의 특성을 성별, 연령, 학력 그리고 소득순으로 살펴보면, 먼저 남성이 501명(49.80%), 여성이 505명(50.20%)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은 20대 162명(16.10%), 30대 173명(17.20%), 40대 204명(20.28%), 50대 204명(20.28%) 그리고 60대 이상(26.14%)이 263명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력은 무학 2명(0.20%), 초등학교 졸업 이하 0명(0.00%), 중학교 졸업 이하 8명(0.80%), 고등학교 졸업 이하 214명(21.27%), 2년제 대학교 졸업 이하 131명(13.02%), 4년제 대학교 졸업 이하 526명(52.29%), 마지막으로 대학원 졸업 이상 125명(12.43%)으로 확인되었다. 소득은 50만원 미만 12명(1.19%), 50만원-100만원 미만(2.88%), 100만원-200만원 미만(9.34%), 200만원-300만원 미만(15.20%), 300만원-400만원 미만(21.77%), 400만원-500만원 미만(16.10%), 500만원-600만원 미만(13.92%), 그리고 600만원 이상은 197명(19.58%)으로 분석되었다.

        
          <표 1> 
				
          

          
            연구표본의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
            	501
            	49.80
          

          
            	여
            	505
            	50.20
          

          
            	연령
            	20대
            	162
            	16.10
          

          
            	30대
            	173
            	17.20
          

          
            	40대
            	204
            	20.28
          

          
            	50대
            	204
            	20.28
          

          
            	60대 이상
            	263
            	26.14
          

          
            	학력
            	무학
            	2
            	0.20
          

          
            	초졸 이하
            	0
            	0
          

          
            	중졸 이하
            	8
            	0.80
          

          
            	고졸 이하
            	214
            	21.27
          

          
            	2년제 대졸 이하
            	131
            	13.02
          

          
            	4년제 대졸 이하
            	526
            	52.29
          

          
            	대학원졸업 이상
            	125
            	12.43
          

          
            	소득
            	50만원 미만
            	12
            	1.19
          

          
            	50만원-100만원 미만
            	29
            	2.88
          

          
            	100만원-200만원 미만
            	94
            	9.34
          

          
            	200만원-300만원 미만
            	153
            	15.2
          

          
            	300만원-400만원 미만
            	219
            	21.77
          

          
            	400만원-500만원 미만
            	162
            	16.10
          

          
            	500만원-600만원 미만
            	140
            	13.92
          

          
            	600만원 이상
            	197
            	19.58
          

        

        

      

      
        3. 변수의 구성과 측정
        본 연구에서 활용된 설문 문항은 리커트식 5점 척도이다. 5점 척도 문항에 대해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는데 주성분 분석과 프로맥스 사각회전을 시행하였고, 신뢰도 분석을 추가로 시행하였다.

        독립변수인 정책역량은 선행연구와 이론적 논의를 고려하여, 정책평가 시스템에 대한 설정, 정책의 일관성 그리고 정책홍보로 구성하였고(노화준, 2009; 임혜수·이태동, 2017; 김지영·김경아, 2018; 김정숙·최선미, 2019; 황광선, 2019), 정치역량은 행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경로, 국민 의견의 정책 반영, 행정기관 서비스 만족으로 구성하였다(김정숙·정다정, 2019; 고명철·이아람, 2020; 도명록·조선일, 2021). 정책역량의 문항별 평균은 3점 이하로 국민들의 만족도가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고 정치역량은 약 3점대로 높지 않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다. 독립변수 구성에 활용된 문항들의 요인적재량과 크론바하 알파 값은 각각 0.7 이상으로 확인되어 변수구성에 문제는 부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조절변수인 정책집행은 건전한 정책과 규제를 형성하고 집행하는 능력, 일선행정기관의 공정한 행정서비스 집행, 중앙정부의 공정한 집행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정한 관리 도로 구성하였는데(김세훈·서순복, 2012; 조경복·김성우·정건섭, 2012; 양승일, 2013; 정정길 외, 2020; 조은설·윤완태, 2021), 정책집행 변수는 정책역량과 마찬가지로 설문 문항의 평균들이 3점 미만으로 분석되어 정책집행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요인적재량과 크론바하 알파 값은 각각 0.7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독립변수와 마찬가지로 변수 구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종속변수인 정부신뢰는 정부신뢰 정도,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감수, 그리고 정부 결정에 대한 신뢰로 구성했다(손호중·채원호, 2005; 조기숙·남지현, 2007; 김관보·채경진·손호중, 2012; 박종민·배정현, 2013; 박희봉·신중호·황윤원, 2013; 이수인, 2013; 장용진, 2013). 정부신뢰 역시 앞에서 언급한 일부 변수와 마찬가지로 3점 이하의 응답을 보여 전반적으로 정부신뢰가 높이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요인적재량과 크론바하 알파 값은 0,8 이상으로 확인되어 변수구성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통제변수는 정부성과, 정부혁신, 청렴도, 행정수요,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변수인 성별, 연령, 학력, 소득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정부성과, 정부혁신, 청렴도, 행정수요는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변완수·박성택·김태웅, 2013; 이현국·김윤호, 2014; 최예나·정태일·박봉규, 2020; 김송은·남현동·남태우, 2021). 즉, 정부의 성과가 높고 정부혁신과 청렴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며 행정수요가 높을수록 정부신뢰는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통제변수로 구성하였다. 또한, 남성은 1 여성은 0으로 설정하였고, 연령은 20대=1, 30대=2, 40대=3, 50대=4 그리고 60대 이상을 5로 구성하였다. 학력의 경우 무학=1, 초졸 이하=2, 중졸 이하=3, 고졸 이하=4, 2년제 대졸 이하=5, 4년제 대졸 이하=6, 대학원 졸업 이상=7으로 설정하였으며, 소득은 50만원 미만=1, 50만원 - 100만원 미만=2, 100만원 - 200만원 미만=3, 200만원 - 300만원 미만=4, 300만원 - 400만원 미만=5, 400만원 - 500만원 미만=6, 500만원 - 600만원 미만=7, 600만원 - 700만원 미만=8으로 구성하였다. 5점 척도로 구성된 통제변수는 요인적재량이 0.7이상이고 크론바하 알파 값은 0.6이상으로 측정되었다.

        
          <표 2> 
				
          

          
            설문의 구성과 변수 측정
          
          

        

        
          
            
              	변수
              	설문항목
              	평균
              	표준 편차
              	요인값
              	α
            

          
          
            	독립변수
            	정책역량
            	정책에 대한 평가 시스템이 잘 설정되어 있다.
            	2.53
            	.87
            	.8880
            	.8487
          

          
            	정책이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일관성 있다.
            	2.44
            	.97
            	.8743
          

          
            	국민이 정책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으며, 정책홍보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2.59
            	.88
            	.8695
          

          
            	정치역량
            	행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다.
            	2.90
            	.87
            	.8703
            	.7677
          

          
            	정부는 국민의 뜻을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한다.
            	3.03
            	.97
            	.8440
          

          
            	행정기관 방문 시 받은 서비스에 만족한다.
            	3.06
            	.83
            	.7648
          

          
            	조절변수
            	정책집행
            	정부는 민간부문 발전을 위한 건전한 정책과 규제 를 형성하고 집행하는 능력이 있다
            	2.75
            	.89
            	.7320
            	.8151
          

          
            	일선 행정기관은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2.90
            	.80
            	.8059
          

          
            	중앙정부는 정부정책을 공정하게 집행한다.
            	2.74
            	.84
            	.8580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행정을 공정하게 관리한다.
            	2.65
            	.80
            	.8171
          

          
            	종속변수
            	정부신뢰
            	나는 정부를 신뢰한다.
            	2.88
            	1.02
            	.8698
            	.8155
          

          
            	정부의 정책 때문에 내가 손해를 입어도 나는 그것을 기꺼이 감수할 용의가 있다.
            	2.52
            	.96
            	.8172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을 면밀히 알지 못할지라도, 정부가 하는 결정은 옳다고 받아들인다.
            	2.64
            	.94
            	.8777
          

          
            	통제변수
            	정부성과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사용한다.
            	2.32
            	11.02
            	.8953
            	.8825
          

          
            	정부는 예산을 지출한 이상의 업무성과를 낸다.
            	2.41
            	.96
            	.9150
          

          
            	정부는 의도한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한다.
            	2.65
            	.92
            	.8912
          

          
            	정부혁신
            	대다수 공무원들은 평가결과에서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혁신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3.29
            	.83
            	.6621
            	.6599
          

          
            	혁신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속으로 거부하는 공무원들이 많을 것이다.
            	3.60
            	.81
            	.8312
          

          
            	지금의 혁신은 다른 부처에서 한다고 하니까 단순히 같이 따라가는 활동에 그치고 있다.
            	3.45
            	.78
            	.8197
          

          
            	청렴도
            	중앙정부부처
            	2.64
            	.82
            	.7753
            	.7787
          

          
            	국회
            	1.79
            	,82
            	.7385
          

          
            	법원
            	2.42
            	.90
            	.7738
          

          
            	지방자치단체
            	2.50
            	.83
            	.8143
          

          
            	공공 서비스 개선
            	공무원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
            	3.89
            	.87
            	.8039
            	.7722
          

          
            	공공서비스의 질 개선
            	3.74
            	.80
            	.8556
          

          
            	시민의 다양한 수요 및 요구에 대한 빠른 대처
            	3.70
            	.86
            	.8297
          

          
            	성별
            	① 남=1, ② 여=0
          

          
            	연령
            	① 20대=1, ② 30대=2, ③ 40대=3, ④ 50대=4, ⑤ 60대 이상=5
          

          
            	학력
            	① 무학=1, ② 초졸 이하=2, ③ 중졸 이하=3, ④ 고졸 이하=4, ⑤ 2년제 대졸 이하=5,
⑥ 4년제 대졸 이하=6, ⑦ 대학원 졸업 이상=7
          

          
            	소득
            	① 50만원 미만=1, ② 50만원 - 100만원 미만=2, ③ 100만원 - 200만원 미만=3,
④ 200만원 - 300만원 미만=4, ⑤ 300만원 - 400만원 미만=5, ⑥ 400만원 - 500만원 미만=6,
⑦ 500만원 - 600만원 미만=7, ⑧ 600만원 - 700만원 미만=8
          

        

        

      

    

    

  
    
      IV. 분석결과
      
        1. 상관관계분석 결과
        변수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는 양의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상관계수는 정책역량, 정치역량 그리고 정책집행이 정부신뢰와 각각 0.6667, 0.6071, 0.5710으로 분석되었다. 독립변수간 그리고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정책역량과 정치역량, 정책역량과 정책집행, 그리고 정치역량과 정책집행간 상관계수는 0.6이상으로 다소 높은 상관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통제변수는 정부성과가 정부신뢰, 정책역량, 정치역량, 정책집행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정부혁신은 정책역량과 정책집행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렴도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와 반대로 행정수요 변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성별은 정책집행, 학력은 정책역량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는 정책역량과 정치역량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때 정책집행이 미치는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정책역량과 정치역량 그리고 정책집행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분석하였고, 정책역량과 정치역량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정책집행의 조절효과 여부와 정도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표 3> 
				
          

          
            상관관계분석 결과
          
          

        

        
          
            
              	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1
            	
            	
            	
            	
            	
            	
            	
            	
            	
            	
            	
          

          
            	(2)
            	.6667**
            	1
            	
            	
            	
            	
            	
            	
            	
            	
            	
            	
          

          
            	(3)
            	.6071**
            	.6509**
            	1
            	
            	
            	
            	
            	
            	
            	
            	
            	
          

          
            	(4)
            	.5710**
            	.6472**
            	.6817**
            	1
            	
            	
            	
            	
            	
            	
            	
            	
          

          
            	(5)
            	.6050**
            	.6585**
            	.5211**
            	.5539**
            	1
            	
            	
            	
            	
            	
            	
            	
          

          
            	(6)
            	-.0355
            	-.1063**
            	.0260
            	-.0714*
            	-.1226**
            	1
            	
            	
            	
            	
            	
            	
          

          
            	(7)
            	.3631**
            	.4231**
            	.4274**
            	.6343**
            	.3643**
            	-.1386**
            	1
            	
            	
            	
            	
            	
          

          
            	(8)
            	-.1240**
            	-.1919**
            	-.0987**
            	-.1840**
            	-.1488**
            	.3297**
            	-.2275**
            	1
            	
            	
            	
            	
          

          
            	(9)
            	.0009
            	-.0506
            	-.0615
            	-.0655*
            	-.0361
            	.0213
            	-.0622*
            	.0101
            	1
            	
            	
            	
          

          
            	(10)
            	.0537
            	-.0800*
            	-.0189
            	.0334
            	-.0907**
            	.0551
            	-.0162
            	.0815**
            	-.0477
            	1
            	
            	
          

          
            	(11)
            	-.0143
            	-.0796*
            	-.0248
            	-.0467
            	-.0016
            	.1071*
            	-.0248
            	.0526
            	.1228**
            	-.1838**
            	1
            	
          

          
            	(12)
            	.0051
            	-.0212
            	.0094
            	.0155
            	-.0424
            	.0711*
            	-.0083
            	.0108
            	.0040
            	-.0403
            	.3160**
            	1
          

        

        
          
            *p<0.05, **p<0.01
          

          
            (1) 정부신뢰, (2) 정책역량, (3) 정치역량, (4) 정책집행, (5) 정부성과, (6) 정부혁신, (7) 청렴도, (8) 행정수요 (9) 성별, (10) 연령, (11) 학력, (12) 소득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정책역량은 정부신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국민의 정책역량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할수록 정부신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역량이 국민들의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설 1은 지지되었다.

        다음으로 정치역량은 정부신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정책역량과 마찬가지로 정치역량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정부신뢰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국민의 정치역량이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가설 2은 지지되었다.

        정책집행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는 정부신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정책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과정과 정책집행에 대한 국민들의 공정성 인식이 결과적으로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연구가설 3은 지지되었다.

        한편 정책집행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정책집행은 정책역량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즉, 정책집행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가 높아짐에 따라 정책역량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연구가설 4-1은 지지되지 못했다. 또한, 정책집행은 정치역량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정치역량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정책집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강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연구가설 4-2 역시 지지되지 못했다.

        
          <표 4> 
				
          

          
            다중회귀분석결과
          
          

        

        
          
            
              	변수
              	Model1
              	Model2
            

            
              	B(SE)
              	β
              	B(SE)
              	β
            

          
          
            	독립변수
            	정책역량
            	.34(.04)***
            	.32
            	.69(.12)***
            	.66
          

          
            	정치역량
            	.24(.03)***
            	.21
            	.10(.11)
            	.09
          

          
            	정책집행
            	.08(.04)*
            	.07
            	.25(.09)***
            	.20
          

          
            	상호작용
            	정책역량*정책집행
            	-
            	-
            	-.12(.04)***
            	-.53
          

          
            	정치역량*정책집행
            	-
            	-
            	.04(.04)
            	.21
          

          
            	통제변수
            	정부성과
            	.23(.02)***
            	.24
            	.24(.02)***
            	.25
          

          
            	정부혁신
            	.02(.03)
            	.02
            	.02(.03)
            	.02
          

          
            	청렴도
            	.00(.03)
            	.00
            	.00(.02)
            	.00
          

          
            	행정수요
            	-.00(.02)
            	.00
            	.00(.02)
            	.00
          

          
            	성별
            	.07(.03)**
            	.04
            	.07(.03)**
            	.04
          

          
            	연령
            	.06(.01)***
            	.11
            	.06(.01)***
            	.11
          

          
            	학력
            	.03(.01)
            	.03
            	.02(.01)
            	.02
          

          
            	소득
            	.00(.01)
            	.01
            	.00(.01)
            	.01
          

          
            	상수
            	-.24(.19)
            	-
            	-.71(.28)**
            	-
          

          
            	F(sig.)
            	11.16***
            	95.38***
          

          
            	R2
            	.5494
            	.5555
          

          
            	Adj R2
            	.5444
            	.5497
          

        

        
          
            *p<0.1, **p<0.05, ***p<0.01
          

        

        

        정책역량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책집행 만족도의 조절효과는 <그림 2>의 그래프와 같다. 정책집행 만족도와 무관하게 정책역량이 증가할수록 정부신뢰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정책집행 만족도가 낮은 경우 정책역량이 정부신뢰를 가파르게 증가시키고 있는 반면에 정책만족도가 높은 경우 정책역량은 정부신뢰를 완만하게 증가시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정책집행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짐에 따라서 정책역량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정책역량과 정부신뢰 관계에 대한 국민의 정책집행 만족도 조절효과
          
          

          

        

        마지막으로 통제변수의 영향을 살펴보면, 직접효과와 조절효과 모두, 정부성과와 성별 그리고 연령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정부성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정부신뢰는 높아지며, 남성일수록 정부신뢰가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가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정부가 직면한 복잡다기한 정책문제들의 복잡성, 불확실성, 그리고 광범위성이 심화 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행정적, 정책적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최근 창궐한 코로나 19는 비단 감염병 문제 즉 보건적인 차원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우리 사회가 기존에 직면하고 있었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차원의 문제들에 내재된 난제적 특성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경주되고 있다. 이러한 현시점에서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도 하고 다양한 행위자들과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문제에 대한 개입의 깊이와 폭에 관한 논의가 때에 따라서 정부의 근원적 역할에 대한 논쟁으로 변화하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지방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발언권이 일약 증대하고, 코로나 19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다양한 부정적인 현상들에 더하여 저출산 및 고령화와 같은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에 직면한 정부역량의 중요성은 추후 지속적으로 강조될 것이다. 다만, 복잡한 정책문제를 해결하는 일련의 역동적인 정치적 과정에서 정부의 단독적인 역할에 대한 강조는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국민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타당한 해법이 될 수 없다. 하지만, 복잡한 사회문제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국민들의 행정적 수요와 요구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해석하고 대안을 창출하여 실질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동시에 행정적 체계의 일신을 도모하는 활동의 주체는 결과적으로 정부가 유일하다.

      거버넌스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적 상황에서도 정부역량과 기능 그리고 역할 등에 대한 중요성은 결코 희석될 수 없다. 한편, 성숙된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부과 국민간 상호작용은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부단한 발생이 야기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과 국민간 상호작용 과정에서 국민의 정부신뢰 형성의 의미는 갈등을 해결하고 정부의 성과 향상과 정책적 정당성 제공 등의 차원에서 유의미한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정부 역량과 정부신뢰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정부의 정책적 역량과 정치적 역량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이 과정에서 정책집행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가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정부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역량적 수단과 기재들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부분은 현재 정부의 역량과 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유의미한 척도인 동시에 추후 정책적 혹은 행정적 일신의 근거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분석결과를 고려한 정책적 시사점은 이하와 같다. 먼저, 국민들의 정부신뢰를 향상하기 위한 대응의 일환으로 정책역량과 정치역량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정책평가의 체계적인 설정, 정책의 일관성, 그리고 정책에 대한 전략적인 홍보는 결과적으로 정책신뢰를 제고하며 정책이해관계자들의 정책수용을 유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역량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인들은 정책의 형성과 도입 등의 과정에서 정책에 대한 정당성과 신뢰를 부여할 수 있는데, 정책환류와 일관성 그리고 홍보를 통해 국민들에게 정책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부신뢰를 형성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기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종국적 의미를 갖는다. 한편 정치역량을 살펴보면,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경로를 보장하고 이러한 국민의 참여와 의견의 개진이 실질적으로 의견수렴의 형태로 정책에 반영된다면 정책의 품질이 제고될 수 있다. 따라서 정책과정에 대한 참여와 이로 인해 형성된 의견의 정책에 대한 반영 여부와 그 정도는 정치적 역량의 유형으로 볼 수 있으며, 정치역량의 수준이 높을수록 정부신뢰가 향상될 수 있다. 또한, 공공서비스 만족의 향상은 공공서비스가 국민의 행정적 수요와 요구를 근간으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정치적 특성이 투영되어있다. 따라서, 공공서비스 만족도와 함께 정책과정의 참여와 의견의 반영은 결과적으로 정부가 국민에 대한 정책적 효과성과 대응성을 확보해나가는 과정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민의 정부성과 만족도가 제고되는 한편 정부신뢰가 향상될 수 있다. 정책역량과 정치역량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국민들의 정부신뢰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고려한다면, 지속적으로 정책역량을 관리하여 양질의 정책이 산출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정치적 역량을 통해 공적숙의를 형성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정책집행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감안한다면, 정책집행 단계와 과정 역시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의 대상이 될 필요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정책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역량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보유할 수 있도록 관리적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정책집행이 정책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단계가 존재할 수 있고, 이러한 결과로 정책이 변동되는 과정 역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집행은 역동적인 정치적 과정의 연장선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정책이 구체적으로 집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들이 제기될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집행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정책의 공정한 집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집행을 위한 역량을 고양하는 정부의 관리적 노력을 통해 정부신뢰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들어,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비롯하여, 복지문제, 교육서비스 문제 등 최근 대두되고 있는 사회문제 등을 대응하는 일련의 정책집행 과정에서 정책집행에 대한 논의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순한 집행적 측면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즉, 정책의 집행과정에 내재된 복잡한 정치적 속성에 주목하여, 심화된 정책갈등에 대응하는 동시에 공공문제 해결에 적합한 정책집행의 결과물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집행 전략에 대한 도입이 필요한 때이다.

      마지막으로 정책역량과 정치역량이 정책집행과 연계될 수 있는 정책적 관리가 필요하다. 정책집행이 정책목표, 정책수단, 정책대상과 같은 정책적 의도와 정치적 맥락 그리고 궁극적으로 공공가치의 창출을 지향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집행을 위한 집행,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집행, 부서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적 의도가 투영된 집행 등에 머문다면, 오히려 정책집행이 행정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 따라서, 실질적이고 근본적으로 정책집행이 정책 및 정치역량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관리가 필요하며, 이는 국민의 정부신뢰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참고할 때, 정책집행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가 정책역량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오히려 감소시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책역량과 정책집행의 전략적 연계가 정부신뢰의 향상에 귀결되도록 정책적 관리가 필요하다. 즉, 정부의 정책역량이 정부신뢰에 단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수준을 넘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관리능력, 정책과정에서 심화된 공공갈등에 대한 해결 능력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역량의 배양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정책적 함의점이 존재하고 있으나, 연구의 한계 또한 존재한다. 설문자료를 통해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설문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질적인 측면의 측정이 요구된다. 즉, 정책역량과 정치역량의 정도가 정책분야간, 지역간 혹은 도농간, 세대간, 성별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가 본 연구에서 고려되지 못했으며, 정책현장에서 인식하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더하여, 정책역량, 정치역량 그리고 정책집행은 정부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공공문제 영역의 다차원적인 속성 등에 따라 다양한 분석과 연구가 가능하지만,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측면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정치역량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책집행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강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 정부신뢰에 미치는 정치적 역량과 정책집행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변수간 영향력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적 한계는 추후 인터뷰를 통해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설문자료 한계상 실질적인 정책역량과 정치역량 그리고 정책집행의 상황을 반영하는 부분에 한계가 존재한다. 즉, 정부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정량적인 지표를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정부의 실질적인 역량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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